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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유 한 별***
나 태 준***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 요인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판단한 후, 사건사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 내 갈등 사건의 발생, 신문기사 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

정 누적 비율,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이며, 종속변수는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

정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적 비율과 비영리단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많을수록 갈등 관련 조

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갈등 사건의 발생여부나 신문기사 수를 통해 나타난 갈

등의 심각성은 조례제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갈등 체

감도와는 무관하게 제도적 동형화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갈등, 조례, 신제도주의, 동형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NGO

Ⅰ. 서론

한국 사회의 갈등 체감도는 매우 높다.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약 800

만개의 뉴스기사와 함께 2, 800만개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사회적 구조나 이슈 등에

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 뿐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의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갈등이 세대, 

성별 등을 넘어 이웃, 가족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가히 ‘갈등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도 57.5%의 응답자가 우리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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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갈등정도가 더 심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심하지않다고 답변한 사람은 단 6.5%에 불과했

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실제로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등에서 모두 저조하여,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최하위인 29위

를 기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러한 국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이 높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갈등으로 불거졌던 입지 갈등 사례인 밀양 송전선로 건

설,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의 사례와 환경 분

야에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갈등의 이해당사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인수, 2017; 김재광, 2019; 이승모, 2018; 이용훈, 2013).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대통

합종합계획(2014)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34개를 선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협력, 세종시 법인택시 노사화합 체육대회, 경남 버스 승

하차 도우미 배치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제도적 틀을 바꾸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제

도적 틀을 바꾸는 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례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보다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틀에 대한 모색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제도 구성 노력으로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2007년부터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가 속속 제정되었다. 하지만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일부 특정한 영향 요인이 조례 제정을 모두 이끌어낸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도 형성에 

있어 제도주의 맥락에 대한 고려와 특정 요인이 갈등 관련 조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필

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동학을 보다 거시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 등)과 경제적 요인(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의 특수성을 영향 요인

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제도주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조례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관

점에 주목하여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의 동형적 변화 가능성을 살

펴보고, 동형적 변화가 관찰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여 해당 갈등 관련 조례들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군집화, 동형화(Isomorphism)의 모습

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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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공갈등과 관련 선행연구, 갈등 관련 조례

공공갈등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과 관계된 개인, 집단 간 목표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공공갈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시민에 삶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집단 간 목표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서

술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사례

는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연구는 강문희(2011), 권영규

(2006), 이주현 외(2010)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건설, 청계천 건

설 갈등, 화력발전소 건설, 장사시설 건설 갈등 등을 다루었다. 특히 강문희(2011)의 연구는 장기

간 대립적 상황이 고수된 남양주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건설 사례를 다룸으로써 민주적 절차의 

부재, 이해당사자의 협력의 부재 등을 갈등의 지속 원인으로 보았다.

둘째로, 강원도, 충청남･북도 사례를 연구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상규 외(2013), 오성호 외(2006), 

이영동 외(2007), 임정빈(2007), 최병학(2014)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

트호 유류 오염사고 갈등 사례, 충북 진천군 축산 민원 갈등 사례, 당진항 갈등 사례, 쓰레기 소각

장 갈등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 다룬 강원, 충청남･북도의 갈등 사례는 여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모습

도 관찰 되었으며, 환경과 관련한 님비현상, 핌피현상으로 인한 갈등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전라남･북도의 갈등 사례를 다룬 논문은 강인호 외(2005), 송재복 외(2013), 이민창 외

(2005), 조승현 외(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주로 광주-전남지역의 갈등양상을 분석하여 선호시

설 유치(정부기관 합동청사, 경륜장, 세계박람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 갈등 사례를 다루었

다. 또한 전남 영광과 고창의 폐기물 처리시설 선설에 대한 갈등, 새만금 관련 갈등, 군부대(35사

단) 이전 갈등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북도의 사례를 다룬 논문은 김태운(2014), 이영동 외(2007), 이주현 외

(2010), 장현주(2018), 허철행 외(2012) 등의 연구가 있다. 해당 논문들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반구대 암각화, 송전선로, 신공항 건설 

등 특정 사례와 관련한 갈등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지방

자치단체 내 공공갈등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갈등사례에 대한 탐구와 함께 분석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다. 

갈등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는 중앙정부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02년 대

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2006년에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량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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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01∼’10)의 수립, 2011년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11∼’15), 2016년 제 3차 지속가

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되며 사회 통합적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갈등

관리 기본법의 입법이 추진하였으나,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2007년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

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충청북도가 2007년 11월 23일 첫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201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1곳이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74곳이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리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되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어

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어떠한 양상으로 갈등 관련 조례가 확산･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갈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갈등 관련 조례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양상을 살피고, 

향후 연구 설계 및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 및 갈등 조례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갈등 관련 조례는 기본적으로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참여적 의사결정 등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갈등 관련 조례를 어떠한 요인에 의해 도입, 제정하였는지, 어

떠한 확산 과정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다룬 논문은 몇몇 저자들에 한정해서 진행되고 있으

며, 아직 그 성과가 미비해 보인다. 갈등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관

련 갈등 연구들은 사례연구로 진행 되었으며, 문헌분석과 일부 양적방법을 통한 연구가 대종을 이

룬다. 해외연구는 학교 구역과 관련되거나, 규제, 재난 등과 관련된 특수한 갈등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연구들은 주로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변성수

(2010), 하혜영(2018)은 행정학 분야의 갈등 관련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 연

구가 80% 이상이 사례연구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류도암 외(2016), 윤태웅(2012), 

하혜영(2007) 등의 연구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ANOVA 분석, 순위로짓모형, 회귀분석 등을 사용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지방 정부 간 

갈등 발생 시 토론과 협상에 관한 제도 정착화, 주민참여제도의 시행, 지방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전문성 향상,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적 의사 교환(일방적 의사결정에서 쌍방적 의사결정으로의 전

환), 경제적 유인책 제공, 주민참여 수준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로서 우

선, 문승민 외(2017)의 연구는 정책 혁신･확산에 관한 통합 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 도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은 단체장 득표율이 조례제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공갈등의 발생, 수직･수평적 확산은 갈등 관련 조례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동기 외(2013)의 연구에서는 광주, 대전, 인천, 부산, 충북, 충남, 전북 등 7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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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여 조례의 명칭, 

목적, 용어, 갈등 관리 조직 등 다양한 분석 항목을 설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

구는 갈등관리 기구에 대한 운영 실적에 대한 지적과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중심의 갈

등 관리 위원, 갈등 관리 구성, 운영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석준 외(2016)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 확산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갈등 예방 조례가 자율적 조례 채택 과

정을 혁신 정책의 확산으로 보고 확산 추동 요인을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적 효과, 

수직적 확산 메커니즘과 같은 외부적 요인, 공공분쟁 발생 변수 등이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관련 조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건사 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사용하였고, 이론적으로 정책 확산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더

하여 일부 연구에서 갈등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온 바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열거한 갈등 관련 조례의 연구에서 확인하지 않은 갈등 관련 조례의 지리적 군집화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갈등 관련 조례가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GIS 통계

적 검정을 먼저 진행한다. 군집화와 확산에 대한 지리적 연계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후 신제도주

의 동형화 이론에 따른 접근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산에 대한 추가

적인 통계적 검정을 하고자 한다. 

3.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2007년에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갈등 

관련 조례들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갈

등 관리 방법이 조례의 형태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관점을 접목하

여 설명할 수 있다. 조직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해당 조직과 비슷한 조

직을 관찰하거나 조직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살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 본 연

구의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이용한 갈등 관리 방식과 

같이 그 조례에 대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인 환경을 고려한다. 

제도적 환경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원자화된 조직체로 이해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정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자이고 결국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Meyer&Scott, 1983; Powell, 1991). 다양한 주체들

이 존재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정당성(legitimacy) 및 

적절성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볼 수 있다(March&Olsen, 1984; Thornton & Ocasio, 2008). 이러한 상

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도입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직장(organization field)1)에 있다

1) 조직장은 공유되는 규칙, 규범 등의 체계 내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직들이 존재하는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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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문화적인 

기대에 부합하려는 경향을 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갈등 관련 조례의 경우 2007년 이전에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도입하고 있

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첫 도입 주자의 성공을 목격하고, 해당 조례의 제정이 갈등 관리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에 대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때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도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도입 과정의 

맥락을 고려하여 갈등 관련 조례의 성공을 확인함 및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은 지리적 인접

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목격의 가능성이 높고, 그 정당성 마련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일어

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조례 도입의 과정을 지리적 상관성을 이용

한 통계적 검정 및 확산 과정의 시각화를 통해 지역적 군집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 지리적 군집성이 나타난다. 

가설 1-1.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 지리적 군집성이 나타난다.

가설 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 지리적 군집성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가설 1에서 지리적 군집성을 확인하여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지리적 인접성이 높을

수록 조례의 확산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동형적 변화를 관측하였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조

례 도입의 군집성이 어떤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이 필요하다. 이를 검정

하기 위해서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원자화된 사조직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 주

체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imaggio&Powell(1983)의 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동형화의 영향, 조직장의 영향을 받는 조직으로서,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모방

의 과정(mimetic proceses), 규범적 압력(normarive pressures)2) 등의 과정을 거쳐 동형적 형태가 

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도입에 있어서도 이러한 동형화의 논리에 

따라 그 확산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검정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적 동형화의 압력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타 조직, 

상위조직으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이 있는 상태 혹은 해당 조직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기

대 및 압력 등에 의해 조직이 변화를 통해 동형적으로 수렴해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

들에서는 이러한 강제적인 압력에 따른 변화를 정책 확산의 메커니즘으로 보고 수직적 확산을 고

려하여 상위 정부의 조례 제정과 미제정 여부를 통해 강제적 제도의 확산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강제적 동형화가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제도 형성에 대한 요구(압

력)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사건의 발생과 갈등을 다룬 지방신

집합으로 볼 수 있다(Scott, 2003; 정명은 외, 2009; 정명은･안민우, 2016; 조희진 외, 2018. 재인용)

2) 모방의 과정은 모방적 동형화로, 규범적 압력은 규범적 동형화로도 서술될 수 있다. 동형화 관련 용어는 

하연섭(2003)의 저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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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사 수를 통해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 강제적 동형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 2는 다음

과 같다.

가설 2.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강압적 압력은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지역 내 갈등 사례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지역 내 갈등과 관련한 신문기사 수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은 같은 조직장 내 정책 및 제도를 앞서 받아들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여 비슷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장 

내 선도 조직(Leading Organization)으로 여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형태의 정책, 법, 제

도 등을 모방하고, 동조함으로써 조직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외부적 정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

는 방식으로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에 반응한다. 이를 본 연구 주제에 따라 해석하면, 선도 조직으

로 여겨지는 지방자치단체는 갈등 관련 조례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해당 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동일한 지위(광역, 기초 

등)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인 인접성과 관련한 모방적 동형화는 가설 1

에서 지리적 연관성에 근거한 공간 분석과 함께 시각적으로 살필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서

는 기능적으로 등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누적 비율이 오르면 그 영향을 받아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능적 등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누적 비율 변화

에 따른 조례 제정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가설 3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기능적으로 등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 압력은 전문가, 공인 교육기관 등 다양한 전문화된 개인, 집단 등에 

의해 조직이 규범적 압력을 받아 정책,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

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을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

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그 의견에 순응하여 제도, 정책 등을 받아들이게 되고, 조직이 동

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갈등 관련 

전문가, 위원회 등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개

체들에 의해 조직 변화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관리 전문가, 갈등 관련 위

원회 등은 그 인력풀(Pool)이 넓지 않으며,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적 규범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김미나, 

2007).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갈등 관리에 대한 규범적 동형적 변화는 갈등 관리에 관심이 있

는 민간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전달해줄 수 있는 해당 지역 내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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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들이 최근 시

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형태로 적극적 활동하기 시작하

였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갈등, 환경, 인권, 

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개입이 진행되었고, 이는 지방의 고질적 전문가 부족3)

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일종의 전문가의 역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란희 외, 2017). 따라서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 4. 지역 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수의 증가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설계

1. 자료 수집과 변수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 관련 조례의 도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동형적 변화를 살피고, 제

도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갈등 관련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분

석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지방자치

단체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개 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자료의 수집은 먼저 가설 1의 검정을 위해 공간적 통계 분석을 선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 도구에서 필요로 하는 .shp 형태의 데이터와 함께 각 분

석을 위한 속성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X, Y 좌표, 시군구 코드, 광역･기초지

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등을 포함한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공간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여기서 .shp 형태의 데이터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 kostat.go.kr)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시군구 코드 및 좌표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및 시도청을 중심 좌표

로 구성하였으며, 시군구 코드는 통계청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코드에 따랐다. 

다음으로 가설 2∼4의 검정을 위해 사건사 분석에 필요한 패널 자료의 구축을 하였다. 종속변수

는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여부(0, 1)이며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갈등 관

리’, ‘갈등 예방’, ‘갈등 해결’, ‘갈등 민원’, ‘공공 갈등’, ‘갈등 조정’ 등 갈등과 관련한 단어를 포함한 

조례명을 가진 조례를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치법규정보시스

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

압적 동형화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있어 지역 내 갈등 사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갈등 DB를 참고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사건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지방신문기사의 ‘갈등’ 관련 기

3) 매일경제, “전문인력 어디 없나요…” 난제 부닥친 도시재생 뉴딜(2017.07.21.) 기사 등 최근 지방 전문인

력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이 적다는 언론 보도 및 보고서는 다량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55

사 수는 ‘갈등’을 키워드로 하여 한국언론재단의 언론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을 이용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 신문사 선정 후 참고 및 확인하였다.4) 

다음으로 가설 3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례제정비율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조례제정을 확인하였으며, 2007∼2017년의 각각 

연도에 따라 비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분류하여 각각 전체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수(광역 전체, 기초 전체) 대비 해당년도에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광역, 기초)를 측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련조례 누적 제정 비율(%) = (해당 년도까지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누적 수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 * 100 

마지막으로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수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을 기반으로 하

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수를 측정하였다. 더하여 조례의 정책 확산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라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내 인구 수, 재정 자주도와 자립

도, 정부 형태(분점, 단점 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장 경험,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에서의 득

표율 등을 선정하였다(문승민 외, 2017; 유란희, 2017; 장석준, 2016). 측정방법과 출처는 <표 1>과 

같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 신문사는 서울은 서울신문, 부산은 부산일보, 대구는 대구신문, 대구일보, 인천은 경인

일보, 인천일보, 광주는 광남일보, 광주드림,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은 대전시티저널, 대전일보, 대

전투데이, 울산은 울산매일신문, 울산저널, 울산제일일보, 울산종합일보, 경기는 경기신문, 경기일보, 고

양신문, 군포시민신문, 기호일보, 수원일보, 강원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은 충북인뉴스, 충북일

보, 충남은 충남일보, 전북은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 전남은 

남도일보, 전남일보, 경북은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남은 경남도민신문, 경

남도민일보, 경남매일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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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측정 및 자료

분석방법 구분 변수 측정 자료

공간 분석

.Shp 벡터 폴리곤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좌표 X, Y 좌표
EPSG:5174 

–Korean 1985
국가공간정보포털

조례제정여부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여부
(광역, 지방)

제정=1
미제정=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사 분석

종속변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제정=1 미제정=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변수

강제적 동형화
(사회적

기대 요인)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사건의 발생여부

발생=1
미발생=0

한국행정연구원

신문기사 수 건
한국언론재단 DB, NAVER 

포털사이트 검색

모방적
동형화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련 

조례제정누적 비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규범적
동형화

비영리단체 수 개 행정안전부

통제변수

인구수(로그) 명 내고장알리미

재정자립도 % 내고장알리미, 재정고

재정자주도 % 내고장알리미, 재정고

정부형태
단점정부 = 1
분점정부 = 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단체장 경험
단체장 경험 
있음 = 1
없음 = 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단체장 득표율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간 분석(Spatial analysis)과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공간 분석은 기존 회귀분석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공

간적 의존성, 이질성을 밝히는데 유용한 통계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공간 분석은 공간상의 특정한 

위치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과 그 주변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행정구역으

로 집계되어 수집된 데이터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희연, 2012). 본 연구에서는 

조례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리적인 의존성을 확인해봄으로써 제도의 동형적 변화를 시각적･통

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제도의 동형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간 분석의 특성이 두 가지로 나뉨을 염두 해두어야 

하는데 공간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적 이질성

(Spatial heterogeneity)이 있다. 동형적 변화는 지리학 제1법칙인 ‘모든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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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들 보다는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

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이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하는 본 연구의 논의에 따라 공간 상관성(의존성)을 검정할 수 있는 Moran’ I, LISA 분

석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활용하기 위하여 GIS 분석 도구 중 하나인 GeoDa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지방자

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도입에 있어서 공간적 군집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위하여, 공간가중행

렬(Spatial weight matrix)을 구축한 후 Univariate Moran’I 분석과 LISA 분석을 함께 하기로 한다. 

공간가중행렬은 Queen 방식으로 구축하였으며, 갈등 관련 조례의 공간적 변화는 1년 단위로 보는 

것은 그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3년∼4년 단위로 공간 군집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Queen 방식은 기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기준 지역과 경계를 맞 닿아있는 모든 지역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연관성을 Connectivity map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방식의 공간

가중 행렬을 이용하고,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 4개 년도를 대상으로 공간 분석을 실시하

기로 하며, 광역과 지방자치단체를 별개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 상관성이 높게 측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받아서 

동형적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건사 분석을 통해 그 

영향요인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사건사 분석은 패널자료(시계열-횡단면 통합 데

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특정 분석 대상이 연구가 진행되는 특정 기간 동안 사건

(Event)을 경험한 확률과 공변량, 변수의 영향력 등을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다(이재열 외, 2005; 

석호원, 2010). 일반적으로 사건사 분석의 모형 형태는 다음과 같다. 

hj(t) = g(h0(t),β0+x1β1+…+xnβn)

이 함수 모델에서 위험률 함수에 대한 해석은 모든 개체의 동일한 재해율 h0(t)을 가정하고 있는 

동시에 차이는 β0+x1β1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

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사건사 분석에서 베이스라인 위험률

이 일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Exponential 분포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Box-Steffensmeier 

et al, 2006). 또한 기준년도 2007년부터 2017년까지를 (t1)으로 설정하고 이 t1에서 1년씩을 차감하

여 Lagged 변수(t1-1)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t0로 설정하여 사건사 분석의 설정(setting)에 반영하였

다. 이러한 사건사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갈등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 STATA 14버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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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갈등 관련 조례 현황 및 공간 분석을 이용한 동형적 군집 파악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07

년 충북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5개, 2013년에 9개, 2017년에 1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5)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지방자치단체 229개에서 경

기도 시흥이 2008년도를 시작으로 2013년에 38개, 2017년에 7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 1>6)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 충북, 광주, 대전, 부산, 충남, 서울, 전북, 경기, 대구, 인천 순으로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6) 점선은 갈등 관련 조례의 연도별 누적 제정 현황이며, 실선은 해당 연도에 제정된 조례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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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갈등 관련 조례는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조례는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신뢰 형성,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관련 조례가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동형적 변화를 가지고 

제정되는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공간 분석하여 <가설 1>을 검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시기적으

로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 3∼4년 단위로 LISA 분석을 통해 공간 군집성을 확인한다. 

시기적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3∼4년 단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군집성 검정을 진행하는 이유

는 조례 제정의 경우 1년 단위로 분석을 할 경우 그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 관련 조례의 변화 양상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3∼4년 단위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더하여 

이러한 공간적 군집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Moran’s I로 공간 군집성을 통계적으로 검

정하기로 한다. 아래 <그림 2>는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에 대한 군집성을 확인한 결과이

며, 진하게 칠해진 지역이 갈등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림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변화

2007년 2010년

Moran’s I7): -0.117778 Moran’s I: -0.0143723

2013년 2017년

Moran’s I: -0.0525321 Moran’s I: 0.217143

7) Moran’s I 값은 –1<P<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자기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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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광

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의 지리적 확산에 대해 관찰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능적 

동등성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광역시 간 확산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 동등성에 따른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확산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하며, Moran’I 값에서도 2017년에 0.217143(20%) 의 군집성을 보이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조례 

제정에 대한 군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3>은 기초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에 

대한 군집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진하게 칠해진 지역이 갈등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이다.

<그림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의 변화

2007년 2010년

Moran’s I: 0 Moran’s I: -0.0115677

2013년 2017년

Moran’s I: 0.300879 Moran’s I: 0.182671

 

의 기울기가 (-)값을 갖고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또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자기 상관관계가 있

음을 나타내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값을 가져 우상향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Moran’s I 값

은 0.3 이상이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0.2 이상은 군집화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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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7∼2017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경기

도 시흥시를 시작으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관련 조례의 지리적 확

산에 대해 관찰하여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확산을 시각적으로 검정할 수 있

다. 또한 Moran’I 값에서도 2017년에 0.182671(18%)의 군집성을 보이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조

례 제정에 대한 군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화 경향을 통해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적 동등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을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서 서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1>의 <가설 1-1>, <가설 1-2>는 모두 Moran’s I 값으로 군

집성과 관련하여 그 유의미함을 판단 할 수 있었다. 

2. 사건사 분석을 이용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

<가설 1>에 따라 갈등 관련 조례들은 뚜렷한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정하였으

나, 공간 분석을 이용하여 군집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그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동형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기초지방자

치단체 대비8)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동형적 변화가 2007년과 2017년 기준으로 Moran’I 값 20% 

이상의 변화를 보이며 뚜렷하게 관찰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9)에 대하여 <가설 2>∼<가설 4>를 

검정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기술 통계표

변수명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자치단체 165 8 4.333646 1 15

연도 165 6 3.171904 1 11
조례제정유무 165 0.4181818 0.4947619 0 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사건의 발생여부 165 0.7393939 0.4403016 0 1
신문기사 수 165 2029.552  4906.304 0 30902

광역지방자치단체갈등관련조례제정누적비율 165  44.84848  23.35497 6.666667 73.33333
시민단체 수 165 614.4182 430.6425  217  2215
인구수(로그) 165 4.12699 0.9481881 0 5.105946
재정자립도 165 43.28624  20.4193 10.43 90.44
재정자주도 165 56.75758 16.28125 30.21 93.15
정부형태 165 0.830303 0.376509 0 1

단체장경험 165 0.569697 0.4966257 0 1
단체장득표율 165 58.98255 9.826775 42.25 77.98

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 → 2017년의 변화 과정에서 Moran’s I 값이 줄어들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Moran’s I 값이 증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사건사 분석을 진행할 경우,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와 신문기사, 갈등 사건 발생 여부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만 변수 측정 가능하다

는 점, 사건사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기에 변수의 변화 미미, 변수 분포 측정 불가 등의 문제로 광역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9)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신생 특별자치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특별자치도 이므로 

그 특수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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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수들을 이용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모형 분석 결과

변수명 Haz. Ratio Std. Err.  z P>|z| 

독립
변수

강제적 동형화
(사회적

기대 요인)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사건의 발생여부

 2.598931 3.128477 0.79 0.428

신문기사 수 .9998456 .0001195 -1.29 0.196

모방적
동형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비율

1.058403** .0257588 2.33 0.020

규범적
동형화

비영리단체 수 1.003024* .0015851 1.91 0.056

통제
변수

인구수(로그) 1.109831 .6013019 0.19 0.847

재정자립도 .8248668** .070306 -2.26 0.024

재정자주도 1.306463** .1505347 2.32 0.020

정부형태 8.308743 11.74461  1.50 0.134

단체장 경험 .8176817 .6853539 -0.24 0.810

단체장 득표율 .8756796*** .0362028 -3.21 0.001

상수 .0002267  .001271 -1.50 0.134

Log likelihood = -9.8018181

LR chi2(10) = 18.90, Prob> chi2 = 0.0415

No. of subjects = 15, Number of obs = 106 

No. of failures = 10, Time at risk = 106 

legend: * p<.1; ** p<.05; *** p<.01

상기한 결과를 해석10)하면,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강압적 압력(강제적 동형화)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갈등 사례와 지방 신문기사수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나 가설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가설 2>는 전체

를 기각하였다. 

다음으로 모방적 동형화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제

정 누적 비율은 <가설 3>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4>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로 측정한 지역 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수는 <가설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0) 사건사 분석 결과에서 회귀 계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회귀 계수-1)의 부호가 (+) 라면 조례 채택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귀 계수의 부호가 

(-)라면 조례 채택 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장석준, 2014; 장석준, 김두래, 2014). 

11) <가설 3> 1.058403(광역지방자치단체갈등관련조례제정누적비율)-1=0.058403(정적 유의미성), <가설 4> 

1.003024(비영리단체수)-1=0.003024(정적 유의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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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설 2>는 강제적 동형화의 압력 중 사회, 문화적 압력이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강압적 압력에 대한 

측정 주요 변수인 상위 정부의 압력을 제외하고, 비공식적 사회적, 문화적 기대 및 압력을 측정하

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 발생 건수와 신문기사 수를 측정하여 갈등 조례 제정을 할 수 밖

에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갈등 관련 조례에 사회적인 강제적 압력을 가하는지에 대

한 측정을 하였다. 하지만 해당 독립변수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결과가 도출됨에 따

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강제적 동형화 압력은 중앙정부에 재정적,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치

단체의 경우에 수직적인 확산(Vertical Diffusion)의 메커니즘12)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내 사회적 영향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가설 3>에서 모방적 동형화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제

정 누적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 영향을 측정하였는데, <가설 3>이 통계적 유의미성에 따라 채

택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모방적 압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조례 제

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도적 확산이 일어나는 변수를 설정하여 수평적 확산, 모방적 동형화 등으

로 검정한 선행연구와 통계 분석 결과13)가 동일하였다. 이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채택에 의해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이 형성되고 있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공간 분석과 사건사 

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방적 압력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변화를 시각적 근거와 통계적 

유의미성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규범적 동형화의 압력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4>에서 지역 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가설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연구와 유의미하다는 연구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에 관한 연구 관한 지속적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4). 또한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의 통로

가 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컨설턴트(Consultant)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하면 갈

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 반영한 통제변수 중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단체장 득표율 변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졌다. 먼저,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모두 반영하여 재정 자립도

가 증가할수록 조례 제정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재정 자주도가 증가할수록 조례 제

정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기도, 부정하기도 하는데 이 논의

12) Daley and Garand(2005), Karch(2006), Beckert(2010), 장석준(2011)등 연구자들이 상위 지방정부가 하

위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13) 문승민(2017), 유란희(2017) 등

14)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에 있어 장석준(2014)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유란희(2017)은 유의미하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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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술과 같다. 재정 자립도의 경우 문승민(2017), 박나라(2018) 등의 연구에서 재정 자립도가 커

질수록 특정 조례 제정(갈등, 환경 관련 조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란

희(2017), 유한별(2018) 등의 연구에서 재정 자립도가 커질수록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재정자주도의 경우에도 선행연구에 따라 상

반된 결과를 보임에 따라 해당 변수에 관한 향후 논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하민지 외(2011), 문승민(2017) 등의 선행연구에서 단체장 득표율이 증가할수록 특정 조례 제정 확

률이 낮아진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15). 

결과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

론의 시각에서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압력에 대한 분석 결과 상위정부의 물리적, 정치적인 강제

적 압력이 아닌 사회적으로 강제화 되는 동형화 압력은 조례 제정에 있어 무의미하고, 주변 지방

자치단체의 선행적 제도 도입은 후행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하여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

고, 지방자치단체에 규범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갈등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 정책 확산의 메커니

즘16) 등에 의거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요인들 외에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근

거하여 조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내 정치, 경제적 압력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유의미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더불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따른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갈등 관련 조례의 군집화가 확인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

건사 분석을 이용하여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 압력 요인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지방자

치단체 간 지역 인접성에 따라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일정한 군집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15) 본 연구에서 반영한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위험비(hazard ratio) 값을 이용한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는 사건사 분석 위험비 값이 0.8248668으로 그 

영향을 계산하면 0.8248668-1 = -0.1751332로 조례 제정에 부(-)적 영향을 주며, 재정자주도는 사건사 

분석 위험비 값이 1.306463으로 그 영향을 계산하면 1.306463-1 = 0.0306463으로 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단체장득표율의 위험비 값은 0.8756796으로 그 영향을 계산하면 0.8756796-1 = -0.1243204로 단

체장 득표율이 증가할수록 조례제정에 부(-)적 영향을 준다.

16) Berry & Berry(199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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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앞선 제도주의 논의로 진행한 선행연구와 맥

락을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를 설

정하여 가설 검정을 진행하였고, 해당 변수가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규범적 압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정책 확산 요인으로 제시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과 더불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시각에서 조례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려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갈등 관련 조

례의 확산과 동형화의 형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리적 군집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신제도주의 동형화의 논의에서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강제적 동형화를 이끄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한 관찰을 시도하였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도출하지 못하였

다. 하지만 모방적 동형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기능적 동질성을 띈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 관

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이 증가할수록 모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

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일정한 규범적 압력을 행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 첫째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을 뿐이며, 공간 분석과 사건

사 분석 등의 통계적 결과에 의존한 결론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실제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

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법적, 정치적 다이내믹(Dynamic)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로, 변수 측정에 있어서 사건사 분석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 분석의 결과에 따라 제외하

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만을 검정하였기 때문에 그 관측수가 적고,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적 동형화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 선행연구와 달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통계적 결과에 대한 실증적 해석이 부족하다는 점, 모방적 동형화 및 규범적 동형화의 

경우 선행연구와 비슷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적 변화를 관찰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인터뷰 등을 

질적 내용을 풍부히 하는 후속 연구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검정하여 연구의 통계적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갈등 관련 조례에 관한 영향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

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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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Establishment of Conflict Related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Isomorphism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Yoo, Hanbyeol 

Lah, T.J.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what factor affects the enactment of a conflict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the occurrence of conflict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ordinance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patial Analysis(GIS) 

and A history event model estimation reveals that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GO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t is 

confirmed that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ffects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Key Words: conflict, ordinance,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local government, NGO


